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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과성 분석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각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해 대응했다. 사실 현재의 국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없다. 단 그 규모와 효과를 두고서는 다양한 연구와 견해가 부딪치곤 한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dBrain의 최신통계를 활용해  

거시적 관점에서 재정지출의 견인 효과와 구축 효과를 검토하고, 상·하반기 경기조정(cyclical smoothing) 관점에서 재정조기

집행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본 분석은 dBrain의 최신 자료를 활용한 점과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의 상세 자료를 분석했다는 점에

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김명규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mkim@kpfis.or.kr)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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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_______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전 세계는 올해 1월1 이후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충격이 지

속되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00만명(2020.8.11. 기준)이나 되고, 지금

도 빠르게 늘고 있다. OECD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

다고 판단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개의 시나리오2(Single Hit vs Double Hit)로 발

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경제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OECD 평균은 -7.5~-9.3%, 유로지역은 -9.1~-11.5%로 예측됐다. 

우리나라는 신속한 방역으로 감염병 영향을 최소화한데다,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대응 덕

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타격이 적은 편에 속한다. 2차 확산이 없는 경우 경제성장률

이 -1.2%, 2차 확산 시 -2.5%로 예측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3월부

터 7월까지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3차에 걸

친 추경은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34.6조원의 세출확대와 11.1조원 세입경정 예산을 담

았다. 정부는 방역 중심의 긴급 사업지원 성격의 1차 추경 이후,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를 지원하였고, 3차 추

경에서 경기대응을 위한 세제감면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금(금융) 지원을 비롯한 고

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종합 패키지를 추진하였다. 

1    �우리나라는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보고되었다.

2    �Single Hit 시나리오는 현재의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는 경우이고, Double Hit 시나리오는 10~11월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조치를 재개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표 1.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재정 총량 변화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B-A)

본예산 (A)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B)

◇ 총 수 입 476.1 481.8 481.6 482.2 470.7 -11.1

◇ 총 지 출 469.6 512.3 523.1 531.1 546.9 +34.6

◇ 통합재정수지 6.5 -30.5 -41.5 -48.9 -76.2 -45.7

◇ 관리재정수지 -37.6 -71.5 -82.0 -89.4 -111.5 -40.0

◇ 국가채무

    (GDP 대비, %)

740.8 

(37.1)

805.2

(39.8)

815.5 

(41.2)

819.0

(41.4)

839.4

(43.5)

34.2

(3.7%p)



이는 OECD(2020)와 IMF(2020)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역성장이 자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이다. 정부지출 확대 정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과 같은 정책 대상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가계소비 지원으로 경색된 소비시장을 완

화하는 등 거시경제 흐름을 개선3하는 것이 목표이다. 

2 ________ 재정지출의 효과성 분석: 구축 효과 vs 견인 효과

경제는 평소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을 견인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급격한 경기침체를 완화한다. 2000년 이후 분기별 GDP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과 정부가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최근 2019

년 2분기 이후에 정부의 기여도가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차 추경을 편

성하여 하반기까지 재정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 기여도가 확대될 가능성

이 있다.

6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재정지출의 확대는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킬 유인을 줄이는 구축 효과

(crowding-out effect)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재정지출을 증가시

킬까? 정부는 재정을 통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 증가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견인 효과

(crowding-in effect)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은 유효수요의 증가를 통해 국민소

그림 1. 경제성장률의 민간, 정부 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접속일: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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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정

부의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대응도 맥락을 같이 

한다.

재정지출의 효과성에 대

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에 따

르면 재정정책의 구축 효과보

다는 견인 효과가 일반적이다. 견

인 효과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연구로 

Aschauer(1989)는 공공투자에 의해서 공공

자본의 축적이 높아질 경우 민간자본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민간자본 투자가 증가할 유인

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Şen and Kaya(2014)는 기존 연구들이 분석방법론4과 국가

마다 다른 경제구조로, 일관된 구축 효과나 견인 효과의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정사업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출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지출을 소비와 투자로 구분하여 정부지출이 민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견인 효과와 구축 효과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견인 효과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

의 소비 또는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여 추가적인 소비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의

미하고, 반대개념인 구축 효과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오히려 위축하

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정책의 구축 효과와 견인 효과를 중심으로 한 효과성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3    �통화량은 M2 기준으로 2월 말 2,977조원에서 5월 말 3,066조원으로 3.0% 증가하였다.

4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OLS(Ordinary Least Square), Granger Causality Test, 공분산 분석, VAR(Vector Autoregression), 

Panel Data 분석,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 등을 활

용하고 있다.

5    �k는 지출 항목으로 투자와 소비로 구분하였으며, Yk}는 민간투자와 민간소비이다. Gk는 정부투자와 정부소비다. 다시 말하면, 정부

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소비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같다. 실증분석 결과는 추정계수  

β가 양(+)의 부호인 경우 견인 효과가 있으며, 음(-)의 부호인 경우는 구축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Xt는 민간투자와 민간소비

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는 변수로 구성된다. 또한, 분기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계절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분

기 더미 변수를 반영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7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다.

Yk,t = αk + βkGk,t + γXt + εk,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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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실질 정부투자가 실질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효과가 나타나, 정부투자는 민간

의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추정계수(β)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방향

으로 투자함으로써 후속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견인 효과가 있는 반면, 소비 측면에서는 견인 효과나 구축 효과가 불분

명하였다. 우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모형별로 추정계수(β)의 부호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직관적으로는 각종 정부의 이전지출이 가구 소득으로 이어져 민간 소비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명 변수를 보조금 및 경상 이전, 재화 및 용역 자료로도 분

석하였으나 동일하게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6.

6    �단, 가구 소득보전 성격의 공적이전사업을 특정할 수 없었으나, 향후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 1)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하였음. 원/달러 환율과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이하 BSI)는 분기 평균자료

    2) �종속변수인 Log(실질 민간투자)는 단위근 검정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OLS로 분석하였음. 분기별 자료 사용에 따른 계절성 

조정을 위해 분기 더미를 반영하여 통제하였으나, 추정 결과는 생략하였음

    3) * p<0.1, ** p<0.05, *** p<0.01 

자료: �실질 정부투자, 실질 금리, 환율, BSI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실질 금리에 사용한 소비자물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였음

표 2. 민간투자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수 Log(실질 민간투자) 2007년 1분기~2020년 2분기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Log(실질 정부투자) 0.344* 0.353** 0.498*** 0.485*** 

실질 금리 -0.0959*** -0.0849*** -0.0903***

원/달러 환율 -0.000385 -0.000593*  

Log(BSI) -0.353*  

상수항 12.59*** 3.010 2.132 3.570

N 54 50 50 50

Adj. R-sq 0.187 0.437 0.45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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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정부의 재정지출은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있어 정부의 확장

적 재정정책의 정책목표 달성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경기변동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중심으로 재정집행 관리

를 추진해오고 있다.

3 ________ 재정조기집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재정조기집행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조기집행이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성장에 기

여할 것이라는 논지와 반대로 재정조기집행이 그다지 경기부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논

지가 공존하고 있다. 우선 재정의 조기집행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논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내 경제성장률이 ‘상저하고(上底下高)’가 예상될 때, 연중 안정적인 

경기상황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일종의 경기 평탄화 전략의 하나로 연중 고른 

성장을 유도하는 조치이다. 둘째, 민간시장에 조기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원활한 공급

이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예산의 상반기 집행률을 높

주 1) �처분가능소득은 실질 GDP에서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하였음 

	   실질 가계부채 부담은 가계부채에 분기 평균 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음. 주택가격은 주택매매지수(전체)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음

    2) �종속변수인 Log(실질 민간소비)는 단위근 검정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Lag 변수를 추가하여 단위근을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며, 분기별 자료 사용에 따른 계절성 조정을 위해 분기 더미를 반영하였으나, 추정 결과는 생략하였음

    3) * p<0.1, ** p<0.05, *** p<0.01

자료: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용한 조세 항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실질 정부소비, 실질 민간소비, 

가계부채, 환율 자료는 한국은행, 소비자물가는 통계청, 주택가격지수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였음

표 3. 민간소비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수 Log(실질 민간소비) 2007년 1분기~2020년 2분기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Log(실질 정부소비) 0.0595 -0.0164 -0.100 0.0713 0.150

Log(실질 민간소비) t-1 0.886*** 0.647*** 0.861*** 0.581** 0.345

Log(실질 처분가능소득) 0.315** 0.243* 0.218 0.293*  

Log(실질 가계부채 부담) -0.0178 -0.0142 -0.0107

원/달러 환율 -0.0000639* -0.0000722** 

주택가격 0.270

상수항 1.120 0.864 0.00861 2.772 3.115

N 53 53 52 52 52

Adj. R-sq 0.975 0.979 0.979 0.982 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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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써 연말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여 재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효과적이다. 반면, 

상반기에 재정을 대거 집행하였으나 하반기에 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가용

재원이 부족해져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김원식, 2007)는 시각도 있다. 

이와 같이 재정의 조기집행의 효과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불분명하므로 실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재정조기집행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조기집행 점검 대상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일반회계, 특별회계, 39개 기금)과 33

개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으로 연간계획은 총 305.5조원이다. 

상반기 집행액은 상반기 계획인 189.6조원을 초과 집행한 203.3조원이다. 이는 연간계획

대비 66.5%를 집행한 것이며, 목표 집행률인 62.1%를 4.4%p 초과한 수준이다. 최근 조기

집행률은 연초 계획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높아

7    �Yt는 GDP 변수로 측정할 수 있다. ERk,t은 k지출 항목의 집행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추정계수 β는 k 지출 항목 집행이 경제성장에 미

치는 정도를 의미하며, 양(+)의 부호일 때 GDP 증가 효과로 유추할 수 있다. 음(-)의 부호이면 재정지출보다 여타 국민계정 항목에 대

한 구축 효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기집행의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기 위해 집행액에 상반

기 더미 교차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추정계수 γ의 부호가 양(+)의 부호이면, 상반기 경제성장에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조기집행률은 2014년 58.1%, 2015년 60.0%, 2017년 59.0%, 2018년 62.1%, 2019년 65.4%, 2020년 66.5%이다.

Yt = α + βERk,t + γERk,t × Upperk,t + δXt + ε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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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추세8다.

조기집행의 실증분석은 월별 총지출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집행 점검 대상 사업에서 실집

행 점검 대상 항목인 국고보조금, 출연금 사업과 기타사업을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국고

보조금은 대상과 성격에 따라 민간 경상보조, 민간 자본보조, 지자체 경상보조, 지자체 자

본보조 지출로 분류하였다. 단, 분석에 사용한 집행액은 중앙정부 지출액을 기준으로 집

행(교부집행)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실집행과는 차이가 있다.

조기집행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전 기간에 걸친 재정집행은 민간 자본보조를 제

외하고는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1% 증가할 때, 실질 GDP

는 0.4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민간 경상보조, 민간 자본보조, 지자체 자

본보조, 출연금, 기타 지출에서 상반기 재정집행이 증가할수록 실질 GDP를 소폭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 경기하락을 완화하는 점에서 재정조기집행의 목표를 달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상황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상반기 집행이 1% 증가하면, 상

반기의 실질 GDP가 집행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0.0015%에서 최대 0.008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경제성장 효과보다는 하방경직을 방지한다는 차원으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 1) 분기별 자료 사용에 따른 계절성 조정을 위해 분기 더미를 반영하였으나, 추정 결과는 생략하였음

    2) * p<0.1, ** p<0.05, *** p<0.01

자료: 실질 GDP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이며, 이외의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활용하였음

표 4. 조기집행의 실증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수 Log(실질 GDP) 2007년 1분기~2020년 2분기

(1)

총지출

(2)

국고

보조금 + 

출연금

(3)

민간 

경상보조

(4)

민간 

자본보조

(5)

지자체 

경상보조

(6)

지자체 

자본보조

(7)

출연금

(8)

기타

Log(집행액) 0.433*** 0.272*** 0.200*** -0.0756** 0.231*** 0.0675 0.211*** 0.472***

Log(집행액)×

상반기 더미
0.00116 0.00172 0.00365*** 0.00814*** 0.000982 0.00675*** 0.00274* 0.00152*

상수항 5.764*** 11.31*** 13.92*** 21.63*** 12.84*** 17.65*** 13.39*** 4.619***

N 54 54 54 54 54 54 54 54

Adj. R-sq 0.819 0.695 0.649 0.437 0.815 0.394 0.58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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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________ 정책적 함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민간부문의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최근 3차에 걸친 추경 편성을 통한 대응은 시기적으로 적

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상반기 조기집행은 경기침체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방

어하는 제도로 현 상황에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재정지출

의 효과성과 집행관리 관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부투자는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증거에 기반한 정책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지출 과정에서 견인 효과가 큰 분야에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의 분석을 통해서는 정부투자의 

방식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어려웠다. 향후 정부의 SOC 사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투자 

등 투자지출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그 근거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조세지출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

하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면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기업

의 투자 촉진이나 가계의 소비 활성화 등을 유인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2020년 기준 조

세지출은 51.9조원의 규모가 예상되었고, 추경 과정에서 11.1조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따

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성 분석 범위를 재정지출과 

함께 조세지출의 효과성까지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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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조기집행은 상반기 경기침체 방지 수단으로, 지속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집행관리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전달 단계가 복잡할수록 집행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집행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한승희, 2019). 둘째, 재정조기

집행 세부계획 수립 시 민간보조와 지자체 자본보조의 실집행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기집행률 달성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

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 과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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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

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금번 「한국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는 당초  

5월경 발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을 반영하

기 위해 8월로 연기되어 11일 발표되었다. OECD는 전 세

계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코로나 

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적극적 대응을 펼쳐 

OECD 회원국 중 가장 탁월한 경제성과를 달성했다고 평

가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jazzsh@kpfis.or.kr)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요약	 2020. 8. 11.*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02K P F I S - 인 사 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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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 최초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회원국(37개 국가) 중 월등한 1위 

●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공,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탁월한 경제성과를 달성 

● �‌�OECD의 핵심권고 중 다수가 이미 ‘한국판 뉴딜’ 계획에 반영, 긍정적 역할 기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8.11)

* 더 자세한 내용은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을 참고

OECD의 한국경제 진단

OECD는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 위기 대응, 경

제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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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은 신속·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평

가받고 있다.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이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고,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

는 것이다. 

둘째, 적극적 위기 대응 정책으로 탁월한 경제성과를 달성하였다는 평가다. 정부의 신속

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경제충격을 완화해,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는 것

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1.2% → △

0.8%)되어 37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 전망

을 하향조정했음에도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유효했다. 2020년 OECD 한국경제 전망

치(2020. 6월 → 8월, Single-Hit 기준)에 따르면 GDP 전체 규모는 -1.2%에서 -0.8%로, 

GDP 구성요소 중 민간소비는 -4.1%에서 -3.6%로, 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0.7%에

서 2.9%로, 수출은 -2.6%에서 -5.7%로 각각 수정전망하고 있다.

셋째, 양호한 재정건전성(재정여력)을 바탕으로 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위기 대응에 적절

했다는 평가다(그림 2, 3 참고). OECD는 시의적절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조한

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

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수입(세입) 증대 노력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2차 확산 미발생(Single-hit) 2차 확산 발생(Double-hit)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기존
전망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수정
전망

■ GDP △1.2 △0.8 3.1 3.1 △2.5 △2.0 1.4 1.4

   - 민간소비 △4.1 △3.6 4.8 3.7 △5.6 △5.0 2.9 1.7

   - 총고정자본형성 △0.7 2.9 △1.4 1.4 △1.2 2.3 △0.8 1.0

   - 수출 △2.6 △5.7 3.6 4.4 △4.5 △7.6 △0.1 0.7

   - 실업률 4.5 4.3 4.4 4.3 4.6 4.4 4.7 4.5

   - 소비자물가 0.5 0.3 0.3 0.3 0.5 0.3 0.2 0.1

   - 경상수지 
      (GDP 대비 %)

3.0 2.2 3.0 2.1 2.6 1.9 2.0 1.1

   - 재정수지
      (GDP 대비 %)

△2.9 △2.8 △2.6 △2.8 △3.2 △3.1 △3.3 △3.6

자료: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8.11)

그림 1. 시나리오별 세계경제 전망 표 1. 2020~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단위: %) (단위: %)

  Korea, Single-hit	   Korea, Double-hit 

  OECD, Single-hit	   OECD, Double-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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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

그림 2.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그림 3. 정부부채 (단위: GDP 대비 %) (단위: GDP 대비 %, 2019년 기준)

5.0

4.0

3.0

2.0

1.0

0.0

-1.0

-2.0

-3.0

-4.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 독일 캐나다 미국 OECD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Single-hit Scenario      Double-hit Scenario

넷째, OECD는 「한국판 뉴딜」이 향후 경제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다. 

OECD는 「한국판 뉴딜」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 소개하고, 2025년까

지 160조원(국비 114조원)의 예산 투입과 약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환경친화적·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 평가한다.  

OECD의 정책적 권고

OECD는 금번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몇 가지 사안의 정책을 권고한다. 첫째, 코로나

19 영향 완화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을 제안한다. 장기적인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되,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특히, 5G·인공지능 등 디지

털 부문)를 권고했다. 특히,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

득 지원 시 저소득층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

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예, 양적완화, 장기국채를 담보로 한 화폐발행)도 

권고했다. 둘째,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제안한다. 「한

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근로자의 재활과 일자리 복귀 지원에 부합

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절대 빈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의 추가 인

상과 뉴딜에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 완화(폐지 권고)를 권고했다. 셋째, 코로

나19 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확산 촉진을 제안한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 변화를 위한 추가 대응을 권고했다. 

세부 권고안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활용한 규제완화 및 환자 안전·진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비대면 의료 활성화를 권고했다. 그 밖에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일자

리 고용 안정,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혁

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기추진 중인 역점과제에 해당한다. 이렇듯, 다양한 

OECD의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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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 공인회계사가 바라본 
e나라도움의 효과, 오해, 바람
허  웅 이정지율회계법인 이사(공인회계사)·행정학박사(heowoong@ejgy.co.kr)

03K P F I S - 인 사 이 트  

KPFIS 인사이트재정 INSIGHT

“평균을 깎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그럴 리 없지만 옛날에는 시험 점수가 나쁜 학생에게 선생님이 “반 평균을 깎아 먹었

다”고 핀잔을 주곤 했다. 재정 분야에선 국고보조금이 그랬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재정은 그 규모는 물론이고 투명성·효율성 측

면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보조금은 늘 ‘눈먼 돈’이라는 낙인과 함께 재정 성과를 깎아 먹는 모양새였다. 그래서 정부가 ‘부

정수급의 근원적 차단’을 목표로 2017년 7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전면 개통했다. 시스템 도입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남은 숙제는 뭘까? 정부와 보조사업자 사이의 제3자이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보조금 현장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보조금 회계 검증기관에 “지난 3년간의 변화를 ‘날 것 그대로’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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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_______ 들어가며

2019년 상반기, “◇◇기관에서 관리하는 보조사업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니 검토해달라”

고 요청받은 적이 있다. 2017년에 e나라도움1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종료된 

2018년 초에 일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취소되었고, 이 취소된 세금계산서가 며칠 

뒤 다시 발행되었는데 그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파악해 달라는 것이었다. 관련 금액은 1억

원이 넘었다. 검토 결과, 관련자 A 씨는 ◇◇기관에서 관리하던 여러 보조사업의 책임자였

고, 세금계산서가 취소·재발행된 거래처들은 모두 특정인물인 B 씨가 대표였다. 또한 이

들 거래처는 A 씨와의 보조사업 거래 이외에는 이렇다 할 거래실적이 없었다. A와 B의 관

계가 의심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A 씨는 동시에 △△기관 보조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

를 일으키고 있었다. 세금계산서가 취소되고 재발행된 시점 사이에는 기획재정부의 부정

수급 의심 통보가 있었다. 정황상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직

전에 해당 거래를 취소했는데, 기획재정부와 e나라도움(한국재정정보원)에서 의심하기 시

작하자 불가피하게 해당 거래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해졌다. 

이후 해당 기관에 물어보니 추측대로였다. e나라도움 부정 징후 포착 로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2 ________ e나라도움 도입 효과

현행 규정상 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을 통해 정산보고서를 검증받는데, 필자가 속한 회

계법인은 다년간 e나라도움을 활용한 회계 검증(시스템 검증)과 예전 방식의 서류 검증 등 

양쪽 방식을 모두 수행해본 경험이 있다. 검증기관2 입장에서 볼 때, e나라도움을 통한 정

산은 과거 서류 정산 방식에 비해 부정수급 위험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확신한다. 이는 자

금의 통제, 전자파일 형식의 증빙 관리, 보조사업간 정보 공유, 금액 산출의 정확성 및 자

료의 체계적 관리의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 같다. 

1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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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금의 통제와 관련한 효과이다. 예전의 ‘선 지급 후 서류 정산’은, 통장에 먼저 보조

금을 통째로 넣어주면 사용 후 종이 영수증을 첨부해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교부·집행·정

산 구조상, 일괄 교부된 금액의 유용 또는 횡령3의 잠재적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검증 업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조금 사용의 권한이 전적으

로 보조사업자에게 있었고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e나라도움

을 통해 집행하게 되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보조금이 인출되기 때문에 유용 또는 횡령

의 유인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보조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보조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상황 자체가 유용 또는 횡령의 위험을 크게 축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자파일 형식의 증빙 관리 효과이다. 예전 서류 정산 방식은 해당 회계연도의 보조

사업 관리기관 및 감사인으로부터 집행 내역을 검토 받으면 정산이 끝났다. 정산 종료 후

에는 증빙의 보관 문제 등으로 인해 해당부처 또는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감사가 쉽지 않

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조사업자들 사이에는 ‘해당연도 검토만 무사히 마치면 된다’

는 생각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에서는 증빙서류가 전자파

일로 관리되며, 이에 대한 정보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공유될 수 

있다. 또한, 관리 당국은 언제라도 사후 점검이 가능해졌다. 결국 ‘정산이 끝나도 언제든지 

다시 집행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 기능만으로도 보조사업자는 더욱 주의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셋째, 보조사업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 효과이다. 과거 서류 정산 시기에는 특정 부처, 특

정 기관,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다양한 보조

사업 관리기관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검증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겹치는 보조사

업자도 있고, A 기관의 보조사업과 B 기관의 보조사업 사이에 물증은 없으나 심적으로 의

심되는 거래도 있었다. 또한, 특정한 사례는 보조사업 간에 공유될 필요성도 제기되곤 하

였다. 그러나 수많은 보조금 사업의 서류 정산 내역을 일일이 비교·검토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e나라도움이 도입되면서 보조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

보 공유 및 통합관리가 가능해졌다. 문제적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나 특정인이 여러 보

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중

복 수급이 어려워진 것이다.

KPFIS 인사이트재정 INSIGHT

3    �유용이란 사전적 의미로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쓴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보조금 계좌에 채워 넣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횡령이란 아예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버리고 반환을 거부한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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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금액 산출의 정확성 및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 효과이다. 예전 서류 정산 방

식은 사업예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금액의 집계 및 산출과 관련하여 보조사

업자가 부정확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숫자나 회계 개념이 부족한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집계과정에서 금액 산출 오류가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증빙 관리 부분

에서도 과거에는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해 거래 내역과 증빙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았다. 하지만 e나라도움 도입 이후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휴먼에러(Human Error)가 발생할 소지가 제거되었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오류를 줄일 

여러 가지 기술적 편의 기능이 탑재되었다. 또한, 거래건별로 증빙 내용의 입력 및 업로드

가 가능해짐에 따라 증빙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점도 e나라도움 도입의 중요한 

효과로 꼽을 수 있다.

3 ________ �e나라도움에 대한 오해

e나라도움을 활용한 회계 검증을 수행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e나라

도움이 복잡해서 자금 인출이 어렵고 관련 증빙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

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보조사업 담당자가 e나라도움에 증빙을 첨부하고 관련 정보의 입력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금 인출이 번거롭거나 관련 증빙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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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는 불만은 사실 e나라도움 도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e나라도움이 도입

된 지 3년이 넘다 보니 이런 불만도 이제 많

이 줄었지만, e나라도움 사용의 어려움과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절차를 

혼동함에 따라 생기는 오해는 해소되어야 

마땅하다. 

첫 번째 오해는 e나라도움을 활용한 보조사

업에서 자금 인출이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자금 인출이 번거롭거

나 복잡해진 것이 아니다. 예전처럼 보조금을 전액 

교부받은 상태에서 보조사업자가 마음대로 사용하던 것

을 못하게 하자, 이를 “시스템이 복잡해졌다”고 오해하게 된 것

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편법으로 e나라도움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기존 전액교부 방식과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을 ‘쉽게, 마구’ 인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강화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오해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인데, 

이를 시스템이 복잡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사실 보조금의 

지출 성격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증빙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부분 세무상 문제이

거나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보조사업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의 종류가 복잡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관리기관에 따라 지출의 내용을 세세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

시 관리기관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준비해야 하는 증빙의 종류가 많고 다양한 것은 시

스템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할 사항인 것이다.

세 번째 오해는 “보조금 집행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자 회계시스템과 e나라

도움시스템 양쪽에 동일 내용을 입력하게 되므로 이중의 업무 부담이 든다”는 의견이다. 

이는, 예전에는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거래를 회계시스템이 입력하는 것은 ‘기장 대리 

세무사’에게 맡기다가, e나라도움을 사용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시스템에 거

래내역과 증빙을 입력하게 된 상황과도 관련된다. 또한, 예전 서류 정산 방식의 경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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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중에는 보조사업자 자체 회계시스템에만 입력하고 있다가 정산 시 관련 서류를 

집계하여 제출하면 충분했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

조사업에서 발생한 거래를 누가 입력할 것인지와 어느 시점에 기록하고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e나라도움 때문에 회계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아닌 것이다.

4 ________ e나라도움에 바라는 점

e나라도움의 도입으로 보조사업의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부정수급의 위험이 감소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관리기관, 감사인 

등이 좀 더 원활하게 시스템을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기는 개선점은 국고보조사업과 지

방비보조사업의 통일된 시스템 관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국

고보조사업과 지방비보조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상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비보조사업은 통일된 시스템으로 관리되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고보조사업비 집행 내역과 지방비보조사업비 집행 내역이 서로 

연계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유사 보조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으며, 심지

어는 증빙을 이중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나라도움에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보조사업의 집행 내역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5 ________ 마치며

이상으로 보조사업 회계 검증을 수행하는 감사인 입장에서 e나라도움의 효과, 오해 및 바

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3년 전 e나라도움시스템 도입 초창기에 비해 현재는 보조사업자들

의 혼란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e나라도움에 대한 불만과 오해가 아직 여전한 것

도 사실이다. 보조사업자들의 민원에 귀 기울여, 편의성을 높이는 작업에 매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및 회계 검증 수행하는 감사인의 의견도 경청해 

개선 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보조사업 관리기관 및 감사인은 정부와 보조사업자 사

이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e나라도움은 지난 3년간 ‘돈에 꼬리표를 달고, 보조사업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시스템 도

입 취지를 살리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용의 편리성과 투

명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더 분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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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데이터 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고유 업무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jazzsh@kpfis.or.kr)

대한민국이 ‘데이터 기반 경제’로 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발표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데이터 3법」이 통과돼 데이터 유통에 물꼬가 트였다. 지난달에는 데이터 경제의 액션플랜격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

획’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도 미, 중, EU, 일본 등의 ‘데이터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데이터 경제의 물결에 올라타 서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기둥을 잡고 버틸 것인가?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 정성호 연구위원은 “재정정보

원은 이 흐름에서 옆으로 비켜설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고 말한다. 재정정보원의 업무가 데이터 댐 운영 그 자체라는 것이

다. “재정정보원 업무를 ‘재정 데이터 댐의 안정적 운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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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사업의 파급력·확장성을 기준으

로 10대 과제1를 제시했다. 그 첫 번째가 데이터 댐이었다. 국내 데이터 산업은 미국의 

1/400일만큼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이다2.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투

입되는 국비 114조원 가운데 18조원을 데이터 댐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일자리 

190만개 중 39만개도 여기서 나온다. 한국판 뉴딜을 상징하는 간판급 과제답다. 하지만 

다소 생경한 조어(造語)에 일부는 고개를 갸웃했다. 데이터가 노동·자본을 능가하는 생산

요소로 부상한 것은 알겠는데, 댐이라니? 더구나 한국판 뉴딜을 대표하는 사업이 댐 건설? 

하지만 데이터 댐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데이터 댐이 간판 과제로 선정된 이유에 고개

가 끄덕여진다. 

잘 알다시피, 미국 뉴딜 정책의 대표사업은 후버댐 건설이었다. 댐을 짓는 대규모 토목공

사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물론이고, 건설 후에는 물을 가둬서 발전, 식수, 공업용

수, 농업관개, 관광 등에 활용함으로써 대공황 타개에 큰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다. 데이터 

댐은 데이터를 물처럼 모아서(수집), 넓고 빠른 수로(水路)인 5G 망을 통해 가공·분류·거

래·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한다는 발상이다. 데이터 경제를 댐의 원리에 비유

해 국민들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데다, ‘미국 뉴딜=후버댐 vs 한국 뉴딜=데이터 댐’이란 

비유까지 덤으로 얻었으니 제법 괜찮은 작명이다.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즉, “데이터 댐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게 한

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란 질문이 나올 차례다. 

결론부터 말하면, “관계 정도가 아니라 ‘재정 분야 데이터 댐’은 원래부터 재정정보원의 

고유 업무”였다. 월간 『나라재정』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정정보원은 dBrain·e

나라도움이라는 2개의 재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된 방대한 재정 데이터

를 검증·보관·분석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그동안은 이 업

무를 ‘재정통계 생산·관리’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런 유형의 데이터 흐름 

업무를 ‘데이터 댐’이라고 정의했다. 재정정보원의 기존 데이터 관련 업무가 그대로 ‘재

정 데이터 댐’이 되는 셈이다. 법과 정관도 그렇다.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와 한국재정

정보원 정관 제4조에는 재정통계 업무에 대한 재정정보원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3. 따라서 

재정정보원이 재정 데이터 댐을 축조·보수·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

다. 그럼 이제 재정 데이터 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후버댐과 데이터 댐을 살펴보자.

1    �한국 뉴딜 10대 과제는 ① 데이터 댐 ② 지능형 정부 ③ 스마트 의료 ④ 스마트 스쿨 ⑤ 디지털 트윈 ⑥ 디지털 SOC ⑦ 스마트 그린 

산단 ⑧ 그린 리모델링 ⑨ 그린 에너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다. 

2    �2017년 기준 데이터 시장규모는 미국의 1/400, 데이터 기술력은 미국의 79% 수준이다.

3    �법 제5조 :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재정정보시스템 보안 관제 등

     정관 제4조 : 재정통계정보의 생산·분석·제공·연구, 재정정보 인터넷 포털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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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_______ 미국 뉴딜 정책의 상징 후버댐

콜로라도강을 수원으로 하는 후버댐은 1931년 착공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임

(1933~1945년) 시절인 1936년 완공되었다. 1933년 루스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미국 경제는 대공황 여파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었다. 루스벨트는 취임 직후 은행 회생, 

통화 개혁, 실업 및 빈곤층 구제 등 뉴딜 정책을 수립·추진했으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 오던 후버댐 건설 공사에도 박차를 가했다. 후버댐 건설

은 5년간 2만 1000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건설 노동자의 유입으로 볼더시티가 

조성되고, 인근에 유흥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융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버댐은 불황 타개

에만 머물지 않았다. 저수 용량이 320억톤(우리나라 소양강댐의 약 11배)이나 돼 홍수 방

지는 물론이고 미국 서부 일대 지역에 관개용수 및 산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업·공업 

발전의 기반이 됐다. 실제 캘리포니아 농업은 거의 전적으로 후버댐에 의존해 성장했다. 

아울러 전력산업, 관광산업, 도시 개발 등 다양한 산업을 일으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콘크리트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기 때문에 건설 기술에도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

다. 후버댐 건설은 경제학 및 자본주의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공공투자 

사업을 통한 수요 창출의 모범사례가 된 것은 물론,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역할

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수정자본주의 및 케인스학파가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KPFIS 인사이트재정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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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_______ 한국 뉴딜의 대표선수 데이터 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후버댐에 비유한 데이터 

댐을 전면에 내세웠다. 물론 데이터 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 댐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즉, 데이터를 물처럼 어느 한 곳에 ‘가둬 모으는’ 게 아니라, 정부·민간이 생산

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일관되게 수집, 분류, 가공하여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하지만 둘 다 핵심 개념은 ‘흐름’이다. 댐이 수문·수로를 통해 물을 방류하듯 데이터 댐

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공급한다. 네트워크의 성능, 즉 넓이와 속도는 데이터 고속

도로인 5G가 담당한다. 데이터와 네트워크에 이은 나머지 한 축은 인공지능(AI)이다. 데

이터(Data)를 수집·가공·분류해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 수요자에게 내보내되, 이 업

무 흐름의 전반을 최적화하는 것은 인공지능(AI)이 주도한다. 앞글자를 모으면 D·N·A 경

제가 된다. 향후 글로벌 경제의 게임체인저는 이 D·N·A에 달려있고, 이를 결합해 최대한

의 시너지를 내는 개념도가 바로 데이터 댐인 셈이다. 이런 흐름을 도식화하면 정부가 제

시한 다음 그림이 된다. 

이 개념도는 보다시피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데이터의 수집·개방·활용 측면에서 현재는 공공데이터가 4.9만개 정도만 개방돼 있

는데, 이를 당장 내년까지 14.2만개로 늘린다. 민간데이터의 수집·활용도 지원한다. 이 경

그림 1. 데이터 댐 개념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2020.7.14.)

데이터 컨트롤타워

데이터 3법 시행령 통합 데이터 지도

마이데이터 활성화 데이터 거래기반

데이터 수집·개방·활용

데이터 수집·개방·활용

민간데이터

● 공공데이터 수집, 품질 관리
● 공공데이터 개방 → 민간 활용

● 분야별 데이터 수집
● �공공데이터 활용 신산업·서비스, 
기존 산업 생산성 제고

데이터 연계·유통

공동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 정부 내 데이터 연계 강화

● 플랫폼 간 연계
● �플랫폼 내 거래기능 활성화

AI 활용 기반

AI 학습용 데이터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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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19년 16.8조원이던 데이터 시장은 2022년 30조원, 2025년 43조원으로 커질 것이

라는 것이 정부 예측이다.  

둘째, 데이터의 연계·유통 측면에서는 기존에 10개를 구축 중이던 빅데이터 플랫폼을 30

개로 확대한다. 또한 기관별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다른 기관 데이터와 연

계해 분석할 수 있는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 

셋째, 인공지능 활용 측면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1,300종 구축하고, AI 학습용 데이

터 구매와 가공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6,700개 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수요가 많

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데이터, 예를 들어 말뭉치, 음성 데이터, 자율주행 영상 데이

터 등이 대상이다.

물론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댐은 막상 구축 이후에도 그 결과물이 눈에 보일 리 없고, 손에 

잡힐 리 없을 것이다. 주소나 소재지도 없고 물리적 건축물도 없다. 그래서 정부는 데이터 

댐은 생태계라고 설명한다. 데이터 댐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D·N·A 생태계’라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정부가 제시한 다

음 개념도이다. 

그림 2. D·N·A 생태계, 데이터 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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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________ 재정 데이터 댐 축조·관리를 위한 몇 가지 과제

재정정보원의 기존 ‘재정통계의 생산·관리’ 업무를 재정 데이터 댐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기존 업무를 기존 방식으로 수행하면 자동으로 재정 데이터 댐이 축조·관리되는 것은 아

닐 것이다. 재정 데이터 댐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작동하려면 재정정보원은 어떠한 역할

을 하여야 할지 살펴보자.  

① 재정 데이터 댐 업무단계별로 재정정보원 역할을 재정의해야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정보원은 데이터의 ‘수집·개발·활용, 연계·유통’ 등이 고유업

무이다.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 데이터 댐은 재정관리시스템 간 재

정정보의 단순 통합 및 연계 정도에 머물러 있다. 향후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제약이 일정 부분 해소되겠지만, 이에 앞서 재정 데이터 

댐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개발(가공 및 분석 툴

로 정의)·활용, 연계·유통, AI 활용’으로 이뤄진 각 단계 고유의 역할·기능을 명확하게 정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설정이나 추가적 입력 절차 없이도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바

로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두 번째 개발 단계는 활용의 전 단계로서, 대국민 

공개를 위해 원천자료(raw data)를 오류가 없도록 정제하고, 시스템 내부모듈에서 세수

추계 등의 분석 또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활용 단계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정

부 각 부처의 지능형 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연구자 및 국

민들이 정보를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 네 번째 연계 단계에서

는 dBrain 사용기관과 연계기관(예, dBrain 연계 사용기관 또는 미사용 연계기관) 간 더

욱 체계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예, dBrain, e지

방재정관리시스템(이하 e호조), 지방교육재정관리시스템(K-에듀파인) 등) 간 표준정보가 

필수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유통은 기관 간 정보의 상호 교환, 요청 및 

제공이 자유로워야 한다(③ 「데이터기반행정법」 참고). 끝으로, AI 활용은 학습용 데이터

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재정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기능 수행

데이터 댐을 디지털 생태계로 보든 디지털 인프라로 이해하든, ‘관리 단위’로는 플랫폼 형

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금융·교통 등 10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4 인

4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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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이를 3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구축 분야는 주력 

사업, 혁신성장 동력 분야, 유망 서비스업 등을 고려해 추후에 선정하기로 했다. 물론 재정 

데이터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특성상 시장에서의 활용 및 거래가 매우 제한적

이어서 추가 구축 분야에 포함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물론 시장에서의 

활용성이나 민간 파급력을 이유로 30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배제된다고 해도,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은 본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재정 데이터 댐은 이들 플랫폼과 

유사한 형태로 축조·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기존에 추진 중인 플랫폼은 데이터의 생산·관리는 센터가 담당하고, 센터

가 생산한 데이터의 수집·분석·유통은 플랫폼이 담당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도로·항공·

철도 등의 공공기관과 지도·내비게이션·주차장·영상정보업체 등이 각각 데이터를 생산·

관리하는 센터가 된다. 이 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업무는 교통 플

랫폼이 맡는다. 센터들은 물류 플랫폼에도 데이터를 제공할테고, 교통 플랫폼과 물류 플

랫폼 간 연계도 추진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이 된다. 재정 데이터도 여러 센

터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수집·분석·유통하게 될 것이다.

그림 3. 교통 플랫폼에서 데이터의 생산·융합·유통·서비스 흐름도와 센터·플랫폼의 역할

자료: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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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데이터 3법」, 데이터 기반 행정법 등 변경된 법제도 대응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데이터 3법」5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

보를 비식별처리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름·주소 등을 비식별처리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만 한다면 이들 정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국

고보조금 정보를 비식별처리해서 2021~2023년에 대규모로 공개·개방할 계획6이기 때문

에, 재정 데이터 댐에서 보조금 정보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dBrain 등의 

민감 정보도 역시 그동안은 보안을 위해 암호화에 신경썼다면, 이제 비식별화를 통한 결

합분석 등 활용 기반 구축으로 업무 반경을 넓혀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

이 행정 및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요청받은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양은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해진다. 양질의 데이터는 일관

성, 정합성, 적시성 등 세 가지 요소

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즉, 품질관리

가 되지 않은 오류 있는 데이터

는 홍수 시 댐 위에 떠 있는 부

유물에 불과하다. 어떤 데이터

를 받아 내부 데이터와 결합해 

활용할 것인지, 반대로 어떤 데

이터를 어떤 형태로 줄 것인지 체

계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5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6    �사용자 정보, 공모 정보, 세부사업 정보, 연장평가 정보, 교부반납 정보 등 25종을 2021~2023년에 추가로 공개 및 개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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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정 데이터 분절성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모색

현재 재정 데이터는 중앙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dBrain 기반의 열린재정(openfiscaldata.

go.kr),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괄하는 e호조 기반의 지방재정365(lofin.mois.

go.kr),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청 재정을 공개하는 지방교

육재정알리미(eduinfo.go.kr) 등에 산재돼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

도움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금 정보를 ‘e나라도움 포털’에 통합하

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행복e음 등 여러 사회보장 부문의 재정 데이터가 분산돼 있

다. 이들 데이터 간 연동은 물론 연계마저 취약하고,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도 개별적·분

절적이다. 재정 거버넌스의 분절성은 재정정보의 분절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재정정책의 

분절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재정 빅데이터 플랫폼은 당연히 중앙재정, 지방재정, 교육

재정 등을 통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필요성이나 총론에는 모든 부처·기관이 

동의한다. 하지만 막상 각론에 이르면 10여 년 전 dBrain 구축 당시나 지금이나 한발짝 떼

기도 쉽지 않은 것이 재정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이다. 

4 ________ 재정 데이터 댐을 지향하는 차세대 dBrain 시스템

다행스러운 것은 데이터 댐의 개념과 기능이, 기획재정부가 구축중인 차세대 dBrain 시

스템 설계도에 제법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댐이란 용어만 없을 뿐이지, 차세대 

dBrain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기반으로 △재정 업무 효율화 △재정 관

리 범위 확대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시스템의 구현 등을 겨냥한다. 차세대 dBrain은 특

히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에서 매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조직을 

△수집을 담당할 센터 △융합·가공을 담당할 플랫폼 △유통 업무를 맡는 거래소 △유통 이

력을 관리하는 거래정보저장소 등으로 매우 세분화해 제시한다. 또한, 시스템 운영계 이외

에 정보계와 지식계7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베

이스, 스토어, 레이크, 마트 등의 개념과 기능을 담았다. 데이터 연계도 시간별로 상시와 임

시, 공유 단계별로 공개·공유(General·Shared), 형식별로 통합·등록·상생·집중 등을 구분

해 구축 중이다. 다루는 데이터도 광범위하다. 재정 데이터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 거시

지표·행정지표도 통합·연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7    �정보계: ODS(Operational Data Store), DW(Data Warehouse), DM(Data Mart)

     지식계: DL(Data Lake), KB(Knowledge Base), KR(Knowledge 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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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정 데이터 댐 구축·관리 관련한 재정정보원 업무는 우선, 차세대 dBrain 시스템

의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 댐 관련 주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서 시작해

야 한다. 재정 데이터 연계, 통합 데이터 산출,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통합분석, 데이

터 거버넌스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후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 댐이 제대로 작

동하도록 조직·인력·훈련 등의 후속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데이터 연계성을 명(名)에서도 실(實)에서도 확실하게 확보해 정책분절성 극복으로 나

아가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재정 데이터 댐이 창출할 최종 가치는 추계와 예측일 것이

다. 이제 재정정보원은 ‘재정 데이터 댐의 구축과 운영’이라는 명확한 비전 아래 각 본부 및 

부의 역할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보원은 시스템 운영회사를 넘어 데이터 회

사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뉴딜이 데이터 경제를 댐에 비유해 손에 잡히도록 쉽게 이해시키고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재정 데이터 댐 개념 및 정부의 뉴딜 의지가 차세대 지향성

의 정립, 분절적 거버넌스간 협조, 센터·플랫폼 간 유기적 연결, 재정정보원 업무 정의 등

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치된 상황 인식은 그 자체가 실행 동

력이 되기도 한다.

민간·공공, 데이터 댐 향해 잰걸음

판이 깔리자 민·관 공히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는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한국판 뉴딜’ 자료를 보면 제도 개선, 즉 법을 개정하고, 투자·진입을 허용하고, 세제·보조금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빼곡하다.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데이터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

가 열리고, 없던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Naver가 가장 빨랐다. Naver는 “지난 20년간 축적한 데이터가 모여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이야말로 데이터 댐”이라며 “이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가공해 국민에게 클라우드로 제공하

겠다”고 밝혔다. 7월 말에는 데이터 댐 건설을 위해 4개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KT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자사의 혁신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

하는 플랫폼을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다. 데이터 댐의 데이터를 서비스로까지 연결해 선보이

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KT, SK텔레콤, LGU+ 등 통신사들도 최근 본사 또는 자

회사가 잇따라 데이터거래소에 거래참가 등록을 마쳤다. 데이터 댐의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기능 중에서 일단 유통 분야에서 첫발을 떼는 형국이다. 

‘바이오연구 데이터 댐’, ‘섬 데이터 댐’ 등을 구축할 필요성도 관련 기관·

국회 등에서 나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관의 데이터 

댐 축조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주기 위해 8월부터 ‘데이터 

댐 옴부즈만’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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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이 최근 화두이다. 원래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뉴

딜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었으니 

21세기 한국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 어찌 보

면 당연할는지도 모른다. 구글에서 데이터 댐(Data Dam)이라는 용어를 검색해보면 한국

어로 된 문서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디지털 트윈이란 단어도, 지능형 정부라는 단어

도 우리에게 쉽사리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면 디지털 뉴딜이라는 용어는 녹색

성장, 창조경제와 같이 정부의 빈곤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조어에 불과할 수도 있다. 

디지털 뉴딜과 빈곤한 상상력의 극복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kilkon@snu.ac.kr)

-------  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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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빈곤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뉴딜을 긍정의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설사 의도하지 않은 것이더라도 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

공데이터 포털 개발에 대해 많은 사람이 실패를 예견했고, 실제로도 원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평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 공공데이터 포털이 도입되면서 많

은 공공기관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였고, 오픈 API 형식의 공유

와 링크가 가능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한국은행 경제정보 포털, 국가통계 포털과 같은 

곳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 공개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대

란이 일어났을 때 순식간에 마스크 판매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만들어질 수 있

었던 것도 축적된 데이터에 링크 기술이 결합되었기 때문이었다. 공공데이터는 공개되어

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추진한 정책이 생각하지도 못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 첫째, 과연 데이터 댐을 만들면 부가가치가 만들어질까? 중국의 디디추싱(滴滴

出行)은 차량공유 모바일 앱 서비스 회사로 중국 전체시장의 93% 이상을 차지한다. 매일 

100TB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엄청난 양의 개인화된 이동 및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디디추싱은 훌륭한 데이

터 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창업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해왔고 2018년에만 18

억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데이터 댐에 누군가가 방대한 데이터를 채워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할 주체와 이것을 구매할 주체가 없다면 디지털 뉴딜은 노딜

(No Deal)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누가 디지털 뉴딜의 일꾼이 될 것인가? 2019년 4분기 일자리행정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 30대 일자리가 2.4만개가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51만개가 증가하였

다. 이 중 30.3만개는 60대 이상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였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젊

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뛰어난 디지털 감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들의 능력

은 고용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노인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회

사에서 영수증을 풀로 붙이고, 불필요한 결재문서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이 많으니 굳이 고급의 디지털 인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 인재가 

있더라도 과연 이들을 알아봐 줄 채용자가 얼마나 많을까? 채용자가 민감도(Sensitivity)

와 특이도(Specificity) 개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공지능 인재를 구별할 수 있으며,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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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데려온다 치더라도 당장 수익을 창출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인재가 조직에서 성

장할 수 있을까? 젊은 인재들을 기존 조직의 틀에 가두려고 한다면 사회는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리더들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디지털 뉴딜의 미래 인재를 어떻

게 양성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육 분야 디지털 뉴딜을 보면 컴

퓨터나 와이파이 인프라존 구축 같은 하드웨어 일색의 이야기들이다. 대용량 자료 전송과 

보안이 핵심 키워드가 되어가는 5G 시대에 와이파이 존을 확장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는 일단 접어두자. 우수한 디지털 인재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고 대학교육 현

장은 대학 내부의 학과 간 고질적 이기주의와 교육부의 통제로 혁신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의 인재를 대학 스스로 양성하는 것이 가능할지조차 의심스럽

다. 디지털 일꾼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셋째, 디지털 시대의 기술은 인공지능만 있을까? 인공지능이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기

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석된 결과를 멋지게 시각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소비

자들을 마케팅하는 것도 필요하다.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드는 장인보다는 오

히려 이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제품을 어떻게 브랜드화하

고 유통하는지가 진정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일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이나 코딩 기술 

정도를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지식으로 편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내수공업 시대

의 기술만 보유했던 장인이 산업혁명 이후 사라진 예를 보라. 앞으로의 디지털 뉴딜 시대

에는 인공지능을 넘어선 더욱 다양한 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는 수

십 테라바이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몇십 메가바이트 자료라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핵심은 기존

의 생산방식의 변화, 가치사슬의 변화, 그리고 소비 방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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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어떻게 조직의 생존을 위해 대응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디지털 뉴

딜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인공지능이라는 단편적 기술에 한정시켜서는 안 되고 다양한 융

복합 기술과 삶의 방식까지의 변화를 포괄하는 기술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가치사슬(Digital Value Chain, 이하 DVC)이 변하는데 기존의 고용이나 기

업 간 계약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까? 제품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소비자의 제품 구

매 및 체험 등의 각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이 내재화되는 DVC가 만들어진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 자체의 가치사슬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가치사슬의 변화는 기업 간 계약 

관계, 노사관계, 개인의 노동 방식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

상 타당하지 않으며, 인도 코딩 전문가를 고용해 만든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산

한 상품을 미국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 분석 정보를 프리랜서로 일하는 데

이터 분석 전문가에 맡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치사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계

약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만 기존의 경직적 계약법 틀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거래 방식과 계약과 관련된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섯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최선일까?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비공개와 저작

권 문제일 것이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

리는 부지불식간에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한 경

우가 많다. 사실 기업들은 이미 이런 정보를 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많은 가공을 하

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 하고 있다. 반면 기업이 생산하고 가공하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개인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 정

보의 소유권이 반드시 기업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결과 소유권이 모호한 정보에 바

탕을 두어 생산되는 각종 서비스와 디지털 상품을 시장에서 거래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디지털 뉴딜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개인정보 사용 필요성의 입

증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거나, 수집된 정보의 보유 기간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

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바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들은 아니며 비록 실

패하더라도 그 책임이 계획을 잘못한 정부에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실현하는 기업에 있

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가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

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정책의 내용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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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빅데이터로 
디지털 뉴딜을 열자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genswoo@gmail.com)

코로나19 사태로 행정 데이터의 중요성이 관심을 받고 있다. 크게 보면 두 장면을 들 

수 있다.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가 좋은 예이다. 이른바 콘택트 트레이싱(contact 

tracing)은 행정 자료와 민간 정보를 결합하여 세계가 칭찬했던 K-방역의 주춧돌이 되었

다. 정부가 감염자와 접촉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방역에 활용한 것이다. 텍스트 메

시지를 통해 감염자의 존재를 확인해줄 뿐만 아니라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

을 공개하여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수 있는 국민들의 검사 행위를 유도한 것이다. 폐쇄

회로 카메라, 신용카드, 휴대폰의 접속 기록들을 확인하여 접촉자들을 확인하고 당사자들

에게 통보하고 역시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감염자의 자기보고를 넘어서 객관적인 자료

를 활용한 것이다. 한편 마스크 공급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마스크 수급 데이터를 민간

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마스크 공급 현황을 제공하는 앱이 만들어졌다. 국민들은 마스

크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

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 자료와 민간 자료를 결합한 추적 조사의 결과는 전 세계가 

칭송하는 K-방역 그 자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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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적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2015년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의 경우 정보를 공

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정비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4조의 2에 근거하여 감염병 위기 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다. 덕분에 개인정보 공개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행정 자료가 사용된 두 번째 사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과정이다. 

지난 3, 4월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논의를 생각해보자. 당시 지급 기준이 50%가 맞냐, 70%

가 되는 것이 맞냐를 두고 지루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사실 실무입장에서 문제는 선별 지

급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선별 지급을 한다고 해도 과연 선별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처음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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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서울시가 이미 기준중위소득 100%, 

즉 서울시민 5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사회

보장정보원의 행복e음을 사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제

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기 위해

서는 일단 수혜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재난적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전가구

로부터 신청을 받고 이를 조사해 50% 혹은 70%를 선별한다는 것이 무리였다. 비교의 기

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저소득 가구의 지원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전 국민에게 

적용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사회보험 중에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여

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야 최근까지 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2년 전 소득 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소득이 괜찮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

을 수 없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행정 자료를 사

용했지만 문제가 정작 닥쳤을 때에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 결국에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다행히 지급 과정에서는 행정 자료가 큰 역할을 했다. 일단 모든 가구에게 지급하기로 결

정되면서 이름을 ‘재난’지원금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법」과 재난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지급 단위를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

록 세대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문제는 2천 2백만 대상 가구의 접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

는 서버 시설은 어느 곳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서버 분산을 

위해 신용카드 회사가 신청을 받도록 획기적 조치를 하였다. 카드사가 신청을 받으면 그 

정보를 행정안전부 서버에 보내고 행정안전부 서버는 신청자의 자격 여부와 가족 구성원 

행정 자료를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편안해지고, 

정책의 신뢰성은 높아질 수 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초격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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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그리고 지급액을 알려주었다. 카드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제공하고, 수혜자

는 그 금액을 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면 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별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민간과 정부의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덕분에 행정안전부의 국민 인지도와 만족도는 상당

히 올라갔다고 한다.

이처럼 행정자료를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편안해지고, 정책의 신뢰성은 높아

질 수 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초격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코

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인공 기반 지능형 정부를 10대 계획 중 하

나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에 쌓여 있는 수많은 행정 자료들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디지털 뉴딜로 나

가는 길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일정 정도 지킬 수 있는 한에서 정부 

내에서의 행정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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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중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 과제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톺아보다 : 샅샅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00.9조원(국비 68.7조원) 지원 및 일자리 111.1만개 창출

ㅇ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산업 5G·AI 융합 확산

 -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10 → 30개)

 - 5G 망 조기구축 세제지원 추진

 - 생활 밀접 분야 AI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등

 ㅇ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범 서비스 확산

  - 공공정보시스템의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전환

 ㅇ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실증 추진 등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지능형(AI) 
정부

➊

➋

➌

과제 총사업비(국비) 일자리

➊ 데이터 댐 18.1(15.5) 38.9

➋ 지능형(AI) 정부 9.7(9.7) 9.1

➌ 스마트 의료 인프라 0.2(0.1) 0.2

디지털 뉴딜(3개)

과제 총사업비(국비) 일자리

➑ 그린 리모델링 5.4(3.0) 12.4

➒ 그린 에너지 11.3(9.2) 3.8

➓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3(13.1) 15.1

그린 뉴딜(3개)

과제 총사업비(국비) 일자리

➍ 그린 스마트 스쿨 15.3(3.4) 12.4

➎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1.8(1.5) 1.6

➏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14.8(10.0) 14.3

➐ 스마트 그린 산단 4.0(3.2) 3.3

융합 과제(4개)

(단위: 조원,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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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기초하여 작성

 ㅇ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초중고 전 교실 와이파이 조기구축

  -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등 노후 학교 리모델링

 ㅇ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 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및 정밀 도로지도 구축

  - 항만시설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ㅇ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마련

  -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및 4세대 철도 무선망 구축

  - 상수도 스마트화

  -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ㅇ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고효율·저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전환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생태공장 및 클린팩토리 구축

  -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ㅇ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 노후 건축물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 에너지 고효율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민체육센터 신축

  - 문화시설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 등

 ㅇ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추진

  - 수소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

  -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 예상 지역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

 ㅇ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 노후경유차·건설기계·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노후선박 친환경 전환

  - 수소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등

그린 
스마트 스쿨

➍

디지털 트윈

➎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➏

스마트 그린 
산단

➐

그린 
리모델링

➑

그린 에너지

➒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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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주	1)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8.

2020

관리재정수지

110.5조원 적자(누적 기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수치

전월 대비 전월 대비

-32.6
조원

-0.2
조원

통합재정수지 

90.0조원 적자(누적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수치

전월 대비

-28.7
조원

국가채무 

764.1조원(누적 기준)

중앙정부 

채무 기준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총수입 226.0조원 총지출 316.0조원

2020년 예산 

482.2조원

2020년 예산

531.1조원

진도율 

46.9%

진도율 

59.5%

316.0조원

226.0조원

2020년 
6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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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14.7조원

전년 동기 대비 -23.3조원

세수진도율 45.7%

전월 대비 +0.8조원

전년 동기 대비 -0.9조원

세수진도율 45.2%

전월 대비 +12.3조원

전년 동기 대비 +4.1조원

세수진도율 49.3%

● 2020년 6월 말 기준

총 수 입

2020년 총수입 예산

482.2조원 대비

46.9%

진도율

총수입 

226.0
조원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226.0

482.2

341.8

전월 대비

+27.8
조원

전년 동기 대비

-20.1
조원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세수입

132.9
조원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49.5조원

세외수입

13.1
조원

기금수입

79.9
조원

(단위: 조원)

2020년 6월

2020년 예산

132.9
291.2

국세수입

주	1)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수진도율 

45.7%

40.9
88.4

소득세
세수진도율 

46.2%

29.3
64.3

법인세
세수진도율 

45.5%

31.0
68.6

부가가치세
세수진도율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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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39.9조원

전년 동기 대비 +27.9조원

진도율 62.3%

전월 대비 +16.5조원

전년 동기 대비 +13.9조원

진도율 53.1%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총 지 출

전월 대비

+56.5
조원

전년 동기 대비

+31.4
조원

총지출 

316.0
조원

일반회계

193.9
조원

특별회계

34.8
조원

● 2020년 6월 말 기준

2020년 총지출 예산

531.1조원 대비 

59.5%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진도율

예산

228.7
조원

기금

87.2
조원

사회보장성 기금 지출 28.9조원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316.0

531.1

323.3



4746

2020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연간계획 대비 66.5%
상반기 집행액

203.3조원

전월(53.3%) 대비 
증가

13.2%p

연간계획

305.5조원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부처명 상반기 실적 집행률

1 중소벤처기업부 11.8 93.8

2 고용노동부 3.5 86.3

3 산업통상자원부 6.3 77.7

4 보건복지부 15.1 73.0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7 70.3

연간계획(A) 상반기 실적(B) 집행률(B/A)

합       계 305.5 203.3 66.5

중앙부처 261.4 175.6 67.2

공공기관 44.1 27.7 62.8

(단위: 조원, %)

(단위: 조원, %)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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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수 지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통합재정수지 

90.0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0.5조원 흑자

전년 동기 대비

-51.5
조원

전월 대비

-28.7
조원

전년 동기 대비

-51.0
조원

전월 대비

-32.6
조원

관리재정수지 

110.5조원 적자

18.5 14.2
8.5

-0.2

16.9
24.0

31.2

-12.0

-90.0

-17.4 -21.1
-29.5

-38.0

-22.7
-18.5

-10.6

-54.4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 2020년 6월 말 기준

2019

2019

2020

2020

0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3

-1.7

6.9

4.9

-11.8

-16.2

-17.3

-25.2

-25.9-26.2

-45.3 -43.3

-61.3

-90.0

-38.8

-19.1

-36.5
-30.9

-55.3 -56.6

-77.9

-110.5

-38.5

-59.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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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채 무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전월 대비

-0.2
조원

전년 대비

+65.1
조원

중앙정부 채무 

764.1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25.2 731.6 746.3 764.2711.8

2020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787.0조원

누적채무 GDP 대비

33.6 34.2 34.4

36.5

699.0

764.129.5
30.9

32.2

34.0

425.1 464.0 503.0 591.9556.5 627.4 651.8

● 2020년 6월 말 기준

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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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재정수지란 해당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흑

자 또는 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정지표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재정수지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수지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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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알기 쉬운 개념설명 > 인포그래픽 > 

재정수지의 정의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통합재정수지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알기 쉬운 개념설명 > 인포그래픽 > 재정

수지의 정의에서는 재정수지에 대한 정의, 추이, 국제비교 등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통합재정수지에서는 통

합재정수지를 웹툰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인포그래픽 

·웹툰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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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재정통계DB > 수지 > 데이터자료 > 재정수지 등 6개의 데이터 자료

상세재정통계DB > 수지 > 문서자료 > 한국통합재정수지 

상세재정통계DB에서는 수지와 관련된 데이터 및 문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재정통

계DB > 수지 > 데이터자료에서는 재정수지과 관련된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총

지출, 재정수지 등 총 6개의 데이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자료 중 ‘재정수지’ 데이

터에서는 재정수지에 관한 월별 데이터 및 차트, OPEN API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

저, SHEET를 클릭하면 각 회계연도별 월별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 수

3
데이터 및  

문서 자료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재정수지 추이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재정수지 추이에서는 1997년부터 2018

년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의 연간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각 재정수지별 GDP대비 비중 추이는 꺽은선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규모는 그래프 아래 통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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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입,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관리재정수지 정보를 보실 수 있고, CHART 탭

에서는 총수입 합계, 총지출 합계,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EN API 탭에서는 재정수지 데이터의 ID, 명칭, 설명 등 재정수지와 관련된 OPEN API 

데이터의 구성 요소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자료로는 상세재정통계DB > 수지 > 문서자료 > 한국통합재정수지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9건의 문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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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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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수지 관련 

정부정책 정보

재정수지 관련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재정수지 관련 정부의 정책을 보고 싶은 경우,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재정수지’를 검색

하시면 총 59건의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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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부동산’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 

였다. ‘부동산정책’, ‘아파트’, ‘규제’ 등도 연관어로 도출되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0)」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

책(7.10)」의 발표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달의 이슈키워드

부동산

재정 NOW 키워드 재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수집기간: 2020.6.16.~7.15.(접속: 2020.7.15.)

부동산

증세

갑질

마약

인구

공적임대주책

저탄소

일자리

인권

음주운전

남북관계

바다
부동산 시장

차별

비정규직

부동산정책 아파트 규제 투자 투기 세금 임대

토지 다주택자

연관어

전세 대책 분양 가격 강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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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이 지난 5월 0.14%에서 0.41%로 확대되었다. 수도권 변동률은 0.25%에

서 0.49%로 상승했으며, 그중 경기도가 가장 높았다(0.4%→ 0.68%). 전국 주택종합 전세

가격 또한 0.26% 상승하였다. 수도권의 상승폭은 0.35%였는데, 경기도의 전세가격 상승

폭이 0.48%로 가장 높았다.

1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다.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한다.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포함한다.

(단위: %)

2020년 지역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정부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

해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관리 대책(6.17) 및 보완 대책(7.10)

정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안정과 보완 정책을 발표하였다. 

6.17 대책의 주요내용은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다. 특히,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등 투기수

요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6.17 대책을 보완하는 7.10 대책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대

책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확대

하였다. 민영주택 공공택지의 특별공급 비율은 15%, 민간택지는 7%로 배정하였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는데, 공공분양가 6억 이상인 신혼희망타운은 기

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확대되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구분

전국 0.28 0.34 0.54 0.27 0.14 0.41

8개도3 -0.02 0.05 0.06 -0.01 0.00 0.24 

세종 1.84 1.99 4.24 1.50 0.32 2.13 

0.17 0.18 0.19 0.05 0.03 0.33 

5대광역시2 0.39 0.32 0.26 0.10 0.06 0.41 

수도권1 0.39 0.51 0.93 0.51 0.25 0.49 

지방

자료: 한국감정원(2020), 2020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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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6억 이상인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을 확대

하였다. 아울러, 청년 전월세 자금도 지원하는데, 버팀목전세의 금리 인하로 31.7만 이상 

가구의 이자를 연 17만원 경감시킨다. 주거안정·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또한 금리인하를 

통해 4천 가구의 이자를 연 6.6만원 줄여줬다. 그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임

대사업자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2020년 부동산 관련 주요 사업(2020년 본예산 기준)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생애단계, 소득수준에 맞춰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부동산 관련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집주인 임대주택사업(2,500억원)은 집주인에게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저리 융자하고, 

집주인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적임대를 제공한다. 공적임대 기간은 8년 이상이며, 주택

담보대출 상환금의 저리 융자 조건은 가구당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는 8천만원, 그 외 지

역은 6천만원까지다. 단독주택,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며 2022년까지 2.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주거 급여지원

주거 급여지원(1조 6,305억원)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4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기준, 213.7만원)인 123만 가구이다. 임차료 지원은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산정

자료: 국토교통부(2020), 2020년 사업별 설명자료의 재구성

(단위: 억원)

2020년도 
부동산 관련 
주요 사업 예산

주요 사업 지출액

주거 급여지원 16,305

주택구입·전세자금 93,992

국민임대주택 8,154

공공임대주택 8,972

행복주택 16,713

2,500집주인 임대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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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을 의미한다.

된 기준임대료(11.8~50.4만원)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한다. 자가 가구

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데, 대보수의 경

우 1,241만원, 중보수 894만원, 경보수 457만원이다.

▶ 주택구입·전세자금

주택구입·전세자금(9조 3,992억원)은 서민의 주택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무

주택자에게 주택자금 및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등)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 최초자는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호당 2억원을 지원

한다. 이율은 상환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95~2.70%이다. 전세대출(버팀목대출 

등)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등은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 보증금의 

70%를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이율은 연 2.1~2.7%이다.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8,154억원)사업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이 저비용으로 주

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2020년 2.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 기간은 30년 이상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다른데, 50

㎡ 미만의 면적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50~60㎡의 경우 면적은 청약주택에 가입한 동시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60㎡ 초과 면적은 청약저축

에 가입했으면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입주 자격이 제공된다. 

▶ 행복주택

행복주택(1조 6,713억원)사업은 도심 내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젊은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를 공급하는 사업이

다. 2020년 2.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 취약 계

층이 입주 대상이다. 임대료는 사업비, 입주자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데, 주

거급여 수급자는 주변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수준이다. 공급 대

상 비율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형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게 

80%,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에게 20%를 공급한다. 산업단지형은 산업단지 근로자·대학

생·청년·신혼부부에게 90%, 고령자에게 10%를 배분한다. 거주기간은 대학생·신혼부부 

등이 6년,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는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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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정기적으로 연간 2회(4월, 10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이하 WEO)를 발표하고,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7월과 차년도 1월에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발표한다. 이번 수정전망은 일정을 앞당겨 6월에 발표했다. 이번호에서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의 주요 내용과 정책 권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Update, June 2020」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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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2020년 상반기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IMF는 이번 수정전망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했는데, 이

는 4월 전망치(-3.0%)보다 1.9%p 낮아진 수치이다. IMF는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도 기

존 5.8%에서 5.4%로 0.4%p 낮췄다. 이런 하향조정은 상반기에 경기침체가 심해진 데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데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가 봉쇄

(Lockdown)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경기회복세 역시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IMF는 개별국가는 의료서비스 역량과 백신계발을 위한 대응자원을 확대를 권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 봉쇄로 인한 국민소득 감소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경

제정책을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다국간 협조를 통해 의료 위기와 자금 위기에 직면

한 국가에 대해 채무 면제, 국제금융 안전망을 통한 대출 등과 같은 유동성 강화를 권고하

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 예상보다 심각한 경제 상황

2020년 4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 이후 많은 신흥·개도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증가함

에 따라 엄격한 봉쇄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예

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2020년 1분기에 이어 2

분기에도 여전히 경제 위축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환자 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봉쇄령, 소득의 급감 등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소비와 서비스의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기업들도 수요 감소, 공급 중단, 불확실한 

실적 전망 등에 기초하여 투자를 줄이고 있다. 

세계 노동시장은 경제활동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에 의하면, 20년 1분기의 근로시간 총량은 

전분기에 비해 약 1억 3,000만명분의 정규직(Full-Time Jobs) 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2020년 2분기의 감소폭은 3억만명 이상의 노동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러한 노동시장의 타격은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일수록 더욱 심각하며, 이 중에서도 저소

득층 여성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무역은 2020년 1분기에 전년대비 약 3.5% 감소하였는데, 수요 부진과 국제관광의 

침체, 봉쇄로 인한 공급 혼란 등이 그 이유이다. 2020년 4월 기준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은 

2019년 대비 1.3%p 하락한 0.4%이고, 신흥국은 1.2%p 하락한 4.2%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진국의 금융시장은 위축에서 벗어나 완화되는 모습이다. 정도는 

낮지만 신흥국에서도 완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정·금융 대책의 결과이며, 이에

따라 단기적 손실은 회피할 수 있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실업을 막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도산을 막았다. 또한, 주요 중앙은행의 신속한 대

책을 통해 유동성 공급 확대와 차입비용의 상승을 억제하였다.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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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입 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을 확대하였고, 신흥국 중앙은행은 양적완

화를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 주요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통화 스

왑을 체결하여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였다.

원유시장도 점차 안정되는 추세인데, 지난 4월 이후 크게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산(West 

Texas Intermediate, WTI) 원유 선물 가격은 반등세로 돌아섰다. 환율시장에서도 위험 

심리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여 1~4월에 걸쳐 미국, 일본, 유럽의 통화 가치가 상승

하였다가, 6월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 달러는 1~4월에 걸쳐 실효환율1

이 8.0% 오른 뒤 6월에는 4.0% 가까이 하락했다. 아울러, 1~4월 급격히 약세를 보였던 통

화들은 4월 이후 강세로 전환하였다. 

전망: 심각한 경기침체 상태에서 완만한 회복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을 2020년 –4.9%로 예측했다. 경제활동은 

2020년 2분기 이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은 5.4%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 2019년 1분기를 100으로 가정

자료: IMF(202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그림. 세계 GDP 추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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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

IMF는 이번 세계경제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이 포함되있다고 밝혔다.

●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봉쇄의 기간

● 지출에 영향을 주는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실직 근로자의 능력

● 팬데믹 종식 후 도산기업 및 실직자로 인한 경제활동 회복의 제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작업장 안전망 강화로 사업 비용 상승

● 글로벌 공급망(Supply-Chain) 재편(제조업)

● 대·내외적 영향에 따른 국제적 파급효과

● 현 자산 가치와 전망치의 괴리 해소

▶ 선진국

2020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인 –6.1%에서 –8.0%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올해 상반기의 국가봉쇄,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경제전반에 예

상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2021년 경제성장률은 4.5%에서 4.8%로 상향 전망하

였다.

1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에 비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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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개도국

신흥·개도국은 국내 경제활동의 제약, 부진한 대외수요 등에 영향을 받아 -3.0%로 전망

했다. 이는 4월 예측(-1.0%)보다 2.0%p 떨어진 것이다. 2021년에는 중국의 회복 전망

(8.5%)을 반영하여 5.9%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4월 전망 대비 

0.7%p 낮은 수준이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5.0%, 2021

년 4.7%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과 다른 신흥·개도국의 팬데믹 양상이나 회복세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 경제전망 리스크

현 상황을 감안해볼 때, 이번 경제전망은 상·하방 양쪽으로 리스크가 큰편이다. 상방으로

는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과 추가 지원 정책으로 인한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이다. 

하방 리스크의 요소로는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한 국가간 이동, 지출, 금융 여건의 긴

축 등의 제약이 꼽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험 외에도 미-중간 긴장 고조, 석유수출국

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 국가 간 갈등, 

사회적 불안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책 권고 사항

▶ 의료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자원의 확보

모든 국가에서 바이러스 항체검사, 감염경로 추적·격리·개인보호 장비 확보, 의료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다국적 협조를 통해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해야한다. 국제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백신 공급을 위

한 재정지원도 고려해야한다.

▶ 경기대응과 회복촉진책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의 감염가능성에 직면한 국가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국가 봉쇄 

등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동제한의 여파로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되었고, 대규모의 취약

자들(기업 및 고용)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활동이 제개될 경우 

정책중심을 기존의 취약자에서 경기회복 촉진 및 노동 재분배로 옮길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침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경기침체 시에 시의

적절하고 일시적인 자동안정화장치 강화를 통해 경제회복력을 향상시켜야한다. 거시경

제 환경의 악화에 대응하는 규칙기반 재정부양책(Rules-Based Fiscal Stimulus)이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정책입안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영향을 받는 가구 및 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부양책, 통화, 금융정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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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더 심해지는 국가는 확산을 늦추기 위한 봉쇄정책이 우선되어야 한

다. 또한, 봉쇄와 보건충격(Health Shock)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봉쇄 해제 후에는 경제활동이 신속하게 정상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조치와 재교육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국가는 피해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는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특정 부분(Being Targeted)에 집

중됐던 자원을 좀더 보편적인 부분(Being More Broad-Based)으로 재분배해야 한다. 

국가가 재정 여력이 있는 경우,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투자와 사회 안전망 지

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고용지원금이나 노동자 교육 훈련에 대한 지출을 늘려 

팬데믹 이후 근로 수요증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은 고용을 저하하

는 요인에 대처해야 된다. 특히, 과도한 부채에 대한 재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다자간 협력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각 국가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의료시스템 지원을 위한 공통의 대

책을 마련하고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국가를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저소득 국가와 개도국에 채무면제, 채무상환의 일시정지 등을 통해 국제 유동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흥·개도국은 중앙은행 스왑, 국제 금융안전망 등을 통해 국제 유

동성을 늘려야 한다. 더 나아가, 정책입안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머무르지 않고 무역 

및 기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자간 교역시스템(Multilateral Rules-

Based Trading System)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줄어든 온실가스의 

현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국의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탄소세2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확대·재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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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이  영  석
사무관 

방송미디어 산업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로 빠르게 진화 중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활성화시켜 직업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두 사무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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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방송미디어 콘텐츠

초연결 시대에 미래 방송인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로 탐

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방송계에 종사하고 

있는 현업인을 대상으로 방송미디어 직군에 대한 특

성화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방송미디

어 업계로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

송미디어 예비인력 원스톱 양성교육’도 실시한다.

“방송미디어 산업은 다양한 플랫폼과 네트워크, 디

바이스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

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이 단순히 

TV 시청에 그쳤다면, 지금은 네트워크와 IP가 융합

해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 전문인력 양

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석 사무관의 설명이

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5G, 빅데이터 기술과 융합하며 주변 

환경과 상호 연동되는 실감·지능·융합형 방송미디

어로 진화해나가고 있다.

“미디어는 개인 중심(1인 가구, 모바일 시청)으로 

청년 일자리를 이끌어가는

방송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방송미디어 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는 어떤 교육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까?

미래방송인을 꿈꾼다면 당장 ‘방송미디어 직업 체험전’(8월)과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10월)을 눈여겨보자.

변하고 있습니다.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는 능동적

인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1인 미디어와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지요.”

방송미디어 산업은 신기술과 신지식을 기반으로 다

양한 제작 주체를 생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의적

인 콘텐츠 요소가 타 산업과 만나 새로운 직업군 생

성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인력이 변화된 기술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고 시

급한 상황이다.

미래 방송인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오는 8월 27~28일에는 미래 방송인을 꿈꾸는 방송

미디어 예비인력에게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직업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제7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이하 직업체험전)이 개최

된다. 7회째를 맞는 직업체험전은 방송미디어 산업 

분야에 관심은 많지만, 현업 방송인과 교류 기회가 

적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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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직군을 꿈꾸는 미래 방송인의 등용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직업체험전에는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을 1:1로 만나 진행되는 진로·직업 상담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변

경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PD, 방송 기자, 방송 작가, 후반 작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 촬영 감독, 특수 분장 등 25개 방송 

직군 및 5개 미디어 관련 학과에 대한 진로·직업 상

담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방송미디어 직업체

험전’ 채널에 배포·상영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방송·미디어 분야에 대한 개별

(팀) 역량을 겨루는 6개 분야의 콘테스

트도 열립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콘테스트는 ▲ PD ‘창의 콘텐츠 발굴

대회’, ▲ 성우 ‘Magic Voice’, ▲ 연기

자 ‘나도 배우다’, ▲ 아나운서 ‘아나테

이너’, ▲ 기자 ‘이슈를 잡아라’, ▲ 영상

디자이너 ‘영(Young)상 메이커’ 등 6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를 진행하

는 단계에서 참가 학생들의 이해를 돕

고 좋은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교육

과 멘토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더불어 10월 이후에 진행되는 ‘제5회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 지원 사업’(이하 산업체 현장교육)

도 눈여겨볼 만하다. 산업체 현장교육에서는 방송

미디어 분야 취업 희망자들이 교실 안 교육에서 벗

어나 실제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다. 방송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

히고 산업체의 제작 실무에 참여하는 현장 중심 실

무교육인 것이다.

“산업체 현장교육은 예비인력에게 방송미디어 제

작, 서비스 기술 등 전 분야에 대한 실무 중심의 취

업역량 강화교육을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방송·

미디어 산업체에는 신진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할 기

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5회 산업체 현장교육은 지원 기간을 

기존 2주에서 1개월로 확대하고 차년도부터는 학

점연계 인턴십 형태로 개편할 계획이다.

선순환이 가능한 인력양성의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경험

과 창의성,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현업인은 예비인력에게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예비인력은 방송미디

어 기업에 실무형 고급인재로 적기에 

공급되어 현업인과 예비인력의 선순환

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업인에게는 방송미디어 신

기술을 글로벌 수준에 맞도록 교육하여 

국내 미디어 산업에 경쟁력을 높이고, 

예비인력에게는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가 되기 위한 예비인력 원스톱 양성과

정, 글로벌 공동프로젝트 등 추가적인 인력양성 프

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이영석 사무관은 앞으로 5G 실감·융합 미디어 상용

화, 국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미디어 분야 신규 청년 일자리의 기

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기업

에서는 채용 즉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

를 선호하지만, 특성화고와 대학 등 기존 교육기관

의 교육은 현업에 즉시 투입되어 활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영석 사무관은 방송현업

인과 예비인력이 함께 갈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한 

인력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방송미디어 산업은 
다양한 플랫폼과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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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방  연  진
사무관 

창작 전 주기를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활성화 사업
1인 미디어란, 인터넷 동영상·SNS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이용자의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미디어다. 

‘1인 창작자 공모전’,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에 이어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기획 중인 방연진 사무관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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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창출하는 1인 미디어

우리나라에서 1인 미디어가 ‘산업’으로 형성된 것

은 불과 2015년쯤이다.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지

만, 1인 가구의 증가와 5G 상용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OTT 서비스(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증

가하면서 그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 이제 전통 미디

어와도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초를 기준

으로 국내에 약 3,200여팀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1인 미디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

어만 있으면 1인 창작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래서 1인 미디어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업 성공사례와 MCN이라

는 새로운 사업도 등장하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로 

부각되고 있지요.”

디지털방송정책과 방연진 사무관은 1인 미디어 산

업기반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세계 최초로 개통한 5G 기술을 통해 

고용량, 고화질의 영상도 스마트폰을 통해 송출하

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5G 망을 기반으로 장소에 

제약 없이 야외에서도 1인 미디어의 실시간 방송이 

가능해졌고, 어디서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원활하게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

도 빼놓을 수 없지요.”

1인 미디어 산업은 개인의 취미에서 벗어나 산업화

로 나아가고 있다. 커머스·마케팅, IP 비즈니스, 교

육 등 사업을 다각화하여 타 산업과 융합해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판매자가 소비자와 실시간 영상으로 소통하며 상

품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브 쇼핑 플랫폼, 교사와 크

리에이터들이 미술이나 중국어 등 분야별 교육 영

상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브랜드화한 상품 판매 등 융합 사례는 우리 주변에

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이끌어낸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2018년 3조 8,700억원이며, 2023년

에는 8조원1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미디어 신산업을 위한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인 미디어 분야의 잠재력

을 예견하여 2014년도부터 1인 미디어 육성 정책

을 추진해왔다. 잠재력 있는 1인 창작자를 발굴하

고 전문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여 콘텐츠 제작 지

원 후 평가를 통해 시상하는 등 ‘1인 창작자 공모전’

을 개최했고, MCN 사의 우수 콘텐츠 제작 활성화

를 위해 민간의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도 지원했다.

“그동안 1인 미디어 창작자 공모전과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해 1인 미디어 분야의 활성화를 추진

해왔지만, 창작자의 성장 초기 단계에서 단발성 지

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

1    �미디어미래연구소(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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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2019년 8월에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

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창작자 발굴부터 콘텐츠 

제작 지원, 산업화 및 유통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원정책을 보다 유기적이

고 체계적으로 개선한 것이죠.”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은 1인 가구 증가와 모

바일 기반 콘텐츠 소비 및 유통 확산에 따라 글로벌 

미디어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성장기반 조성, 산업 생태계 강화, 1인 미

디어 저변 확대 총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성장기반 조성은 1인 창작자를 발굴하고 육

성하는 내용이다. 전국적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하여 

수익화 방안, 법률·조세 문제 등을 멘토링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공간을 무료 개방하는 한편 

바우처를 통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1인 미디어 창

작자와 관련 기업을 비즈니스 매칭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산업화와 유통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 공

동제작 지원을 확대해 동남아와 북미 지역까지 창

작자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1인 미디어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민·

관 합동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하고 건강한 콘텐

츠 문화 캠페인과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1인 미디어 분야의 진입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

지만, 전업으로 활동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경

험과 노하우 그리고 자본이 부족한 초기 진입자들

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산업 활성

화 방안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수 있

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커가는 건강한 산업

1인 미디어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해결되

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 방연진 사무관은 1인 

창작자와 관련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

는 협업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인 미디어 지원정책과 관련된 간담회와 세미나 등

에서 타 창작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목소

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계획 중입니다. ‘1인 미디

어 콤플렉스’는 사무공간과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창

작자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교류하면서 자연스럽

게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한편, 1인 미디어 분야에 대해 유해 콘텐츠 유통, 세

금 탈루, 과대광고 등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

해서는 규제보다는 인식개선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클린 콘텐츠 캠페인과 세무·저작권 등의 교

육으로 건전한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겠다는 계

획이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개성 있고 창의적인 1인 미

디어 창작자가 되기를 꿈꾸는 이들은 계속해서 늘

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이 실현되기까지 1인 

미디어 시장의 초석을 잘 다지는 일이 담당자의 역

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연진 사무관은 정책의 고객인 1인 미디어 창작자

와 관련 기업의 의견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며, 시장 환경 변화를 파악하며 1인 미디어 분야 지

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창작자들이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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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Talk민간투자사업이 무엇인가요?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방향의 하나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투자를 마중물로 후속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유도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을 목적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무엇이며, 정부가 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나라재정

＜

#

←  나라재정

＜

#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이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도로와 철도, 교육 및 복지, 문화 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재정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방식과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
하는 임대형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라재정

정부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총 753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1,32.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 2019년에는 총 62개 사업을 대상으로 
3.6조원을 투자했습니다.

나라재정

2020년에는 64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5.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 적극 발굴 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얼마전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에서 밝혔습니다.

나라재정

정해진 정부 예산만으로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모두 대응하기 어려워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적기에 좋은 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재정

민간투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궁금이

민간투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궁금이

정부는 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나요?

궁금이



              

출근길마다 지나는 도로와 지하철 노선,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학교와 도서관, 문화

시설 등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를 위한 기반시설은 모두 정부가 직접 건설·운영하는 것일까요?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

로 점점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경영 노하우를 통하여 사회기반시설1을 확충하며, 이때 민간투자사업을 추

진하게 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부문이 제안

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동법 제4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크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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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 

2    �기획재정부,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2020.5.)

3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2020.2.) 

4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20.7.)

정부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총 753개의 사업에 132.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 

2019년에는 총 62개 사업에 3.6조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BTO 방식으로 도로, 

철도, 항만 35개 사업에 2.5조원을 투자했으며, BTL 방식으로 철도, 국방, 환경 등 27개 

사업에 1.1조원을 투자하였습니다2. 그리고 2020년에는 64개 사업에 5.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3.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였습니다. 이 중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등을 통해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규 사업 발굴,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4. 

주 1)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인 민간이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여 ‘사용료 징수’ 등으로 투자비
를 회수

    2)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BTO 방식과 동일하지만, 그 시설을 정부
로부터 임차하여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다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성격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투자비 회수 이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주요 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교육, 복지, 문화, 의료시설, 환경시설 등

추진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1), BOT(Build-

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등
BTL(Build-Transfer-Le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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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회화의 단골 모델 중 하나로 단연 미의 여신 비너스를 꼽는데 누

구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비너스는 로마신화에서 불리는 이름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다. 비너스를 그린 작품으로는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4~1510)가 1485년경에 그린 <비너

스의 탄생(The Birth of Venus)>이 가장 유명할 것이다. 

보티첼리가 활동하던 당시의 피렌체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다. 당

시 이탈리아의 피렌체나 베네치아 같은 도시국가들은 상업과 무역이 

번성하여 도시가 번창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부유한 계

층의 시민계급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들은 왕족과 귀족계층을 대체하

는 문화 소비 계층으로 성장하였다. 

피렌체 곳곳을 둘러보면 유서 깊은 건물 앞에는 어김없이 6개의 구슬

이 육각형 모양을 이루는 문장(紋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문

장은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부를 많이 축적했던 메디치(Medici) 가문

의 문장이다. 메디치 가문은 의약품업과 무역, 그리고 금융업으로 막

대한 부를 형성했는데, 축적된 부를 문화나 예술 분야에 투자하여 피

렌체의 르네상스 시대를 꽃피우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당시 피

렌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술가들은 메디치 가문의 경제적인 도움

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

젤로 역시 이 가문의 후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인간자본으로서의 ‘아름다움’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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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ro Botticelli, <The Birth of Venus>, 1485ca, Tempera on Canvas, 180 x 280 cm, Galleria degli Uffizi, Firen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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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의 중심에는 고딕 양식의 성당 두오모(Duomo)가 있다. 이 두오모는 성모 마리아

의 꽃 성당(Santa Maria del Fiore)이 정식 명칭인데, <냉정과 열정 사이(Between Calm 

And Passion)>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미술에 관심

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봐야 할 우피치 미술관(Galleria degli Uffizi)이 있다. 이 미술

관은 르네상스 미술의 총체적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보티첼리의 <비너스

의 탄생>을 만날 수 있다. 우피치 미술관의 도록을 보면 표지를 장식한 그림 역시 이 작품

이니, 우피치의 수많은 르네상스 회화 중에서도 으뜸으로 간주되는 작품인 셈이다.

<비너스의 탄생> 역시 메디치 가문의 주문에 의한 것이다. 보티첼리는 또한 메디치가의 

후원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프레스코화를 그리기도 했다. <비너스의 탄생>은 보티첼리의 

풍부한 상상력과 시적인 분위기를 더하여 멋진 걸작으로 ‘탄생’했다. 이 그림은 비너스 탄

생의 신화 이야기가 바탕이 된 작품이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하늘의 신 우라

노스의 생식기를 낫으로 잘라 바다에 던져버리자, 그곳에서 거품이 일며 비너스가 탄생했

다고 한다. 사랑과 미의 여신의 탄생 이야기로는 좀 기이하다. 

이 그림에는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가 조개껍질 위에 서 있다. 왼쪽에는 바람

의 신이 입으로 바람을 불고 있고, 그 바람에 밀려서 해안가에 닿은 비너스에게 계절의 여

신이 옷을 입혀주고 있다. 그런데 비너스와 바람의 신, 그리고 계절의 여신이 거의 같은 거

리에 위치한 듯 그려졌다. 보티첼리는 르네상스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원근법 같은 기법

에는 아직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작품은 또한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최초의 누드화이다. 이때까지는 그리는 대상이 

여신이라고 할지라도 누드로 그릴 수 없었는데 보티첼리의 이 작품은 비록 여신의 모습이

라고는 하나 여인의 아름다운 누드를 사실적으로 그림으로써 당시로써는 엄청난 센세이

션을 일으킨 작품이다. 이때부터 비로소 화가들은 중세시대의 기독교적인 종교화에서 벗

어나 인간의 실제 모습과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

에 누드화의 등장은 육체를 죄악으로 여겼던 중세의 도덕관이 비로소 깨지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비너스는 ‘시모네타 베스푸치’라는 여인

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녀는 피렌체를 대표하는 미인으로서 메디치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줄리아노의 정부(情婦)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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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 아름다움이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시대

적 배경과 지역적 환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볼 때 아름

다움도 하나의 자본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의 이론 가운데 게리 베커(Gary Becker)와 제이

콥 민서(Jacob Mincer) 교수에 의해서 60년대에 정립된 인간자본(Human capital) 이론

이 있다. 인간자본이란 인간 자신에 대한 투자로 형성되며, 투자에 의해서 인간 내부에 ‘축

적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교육은 인간자본 축적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노동시

장에서 높은 임금은 더 많이 축적된 인간자본에 대한 사용료(Rent)라고 본다. 인간자본 중

에는 교육과 같이 투자를 통해서 증가되거나 향상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어떤 인간자

본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인간자본은 보통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다. 이것을 본원적(Intrinsic) 인간자본이라고 부른다. 지능의 경우가 이런 예이다.

그러면 인간의 외모(Appearances)의 경우는 어떤가? 인간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외

모도 일종의 본원적 인간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형수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은 이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본원적 인

간자본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

실제로 좋은 외모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나 봉급 수준과 유의한 수준의 정(正)의 상관관

계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취업을 앞

둔 사람들이 성형수술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현상에서도 볼 수 있듯, 현실 세계에서 경험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외모나 용모란 고용주들이 구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생산성을 가늠할 때 확실하게 의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시그널(Signal)’인 셈이

다. 강남의 수많은 성형외과를 찾는 젊은이들 모습을 보면 왠지 씁쓸해진다.

아름다움이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 환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볼 때 아름다움도 하나의 자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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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르티아 센의 
경제사상: 

빈곤의 경제학의 선구자

글.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Amartya Kumar 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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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의 곁을 지키는 경제학의 ‘테레사 수녀’ 

현재 하버드 대학교수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1933)은 빈곤의 경제학

을 개발한 인물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가 하필이면 빈곤 문제

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다짐한 계기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에 겪

었던 두 가지 아주 참혹한 사건에 대한 생생한 기억 때문이다.

하나는 무슬림 출신 노동자의 애달픈 죽음이다. 센은 힌두교 지역에서 일자리

를 찾다가 힌두교도의 칼에 찔려 자신의 집으로 피신한 사람이 애처롭게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을 했다. 다른 하나는 벵갈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주

려 힘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처참한 광경도 목격했다. 이는 1943년 기근으로 무

려 3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였다. 이러한 뼈저린 경험으로 가난에 대

한 동정심이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센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빈곤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빈곤의 경제학’이라는 신천지를 선구적으로 개척했다. 이것

이 그가 노벨경제학상이라는 영광을 얻은 배경이 되었다. 일생 동안 어려운 사

람들 곁에서 이들을 돌봤던 테레사 수녀처럼 센도 빈곤의 경제학을 통해서 세

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를 ‘경제학의 테레사 수녀’라

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센의 학문적·정서적 동정심의 적

절한 상징적 표현이다.

빈곤은 공급의 부족이 아닌 분배의 왜곡 탓 

흥미로운 것은 빈곤에 대한 그의 사상이다. 그는 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상

이하게 생각하는 두 진영과 싸우면서 빈곤 철학을 개발했다. 한편으로 국유화

를 통해서 빈곤을 없애고 번영을 달성하려고 했던 마르크스주

의와 싸웠다. 그는 사유재산의 철폐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폭정을 부른다는 이유로 마르크스를 호되

게 비판했다. 일할 자유, 생산과 소비 선택의 자유를 유린한다

는 이유로 분배 평등의 사회주의도 강력하게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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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센은 서민층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유 자본주의와도 싸

워야 했다. 자본주의에서 굶주림, 빈곤은 생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분

배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의 기초가 되는 자유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

을, 시장은 부의 증가를 촉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생산된 것을 정부가 

개입하여 제대로 분배하지 않으면 굶주림, 빈곤, 질병, 교육·의료시설 접근의 

어려움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했다. 그가 어렸을 때 

겪었던 벵갈의 처참한 기근도 식량공급의 부족보다는 공급된 것을 제대로 나

누지 못해서 야기되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분배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

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빈곤문제 해법은 정치적 자유 

센은 재분배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 퇴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굶주림과 가

난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질병을 치료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사회적 

기본권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런 권리의 확립을 통해서만 국가는 

빈곤층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통하여 실업자를 보호하고 교육과 건강 같

은 ‘사회적 재화’를 공급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센은 빈곤과 기아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 민주주의라고 믿는다. 방글

라데시나 50년대의 중국, 아프리카의 대규모 기아사태는 민주주의의 부재 때

센을 ‘경제학의 

테레사 수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센의 학문적 

정서적 동정심의 

적절한 상징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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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이런 주제로 정치적 자유보다 권위

주의 정부가 신속한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던 싱가포르의 리콴유(Lee 

Kuan Yew) 전 총리와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거대 담론은 흥미롭게도 경제발전은 정치체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과 경제 자유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발전된 국가에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라

기보다는 시장경제의 발달 때문이었다는 것이 뚜렷하게 밝혀졌다. 인도의 정

치체제는 민주주의이지만 거대한 빈곤층의 존재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도 자본

주의 발전이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유엔의 인간개발지수는 센의 작품 

센은 자신의 경제 사상을 알리는데 매우 수줍어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사상적 업적은 매우 크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토론토 대학, 도쿄 대학, 독일의 킬 대학 등, 세계의 90여

개 대학으로부터 받은 명예박사 학위이다. ‘빈곤과 기아 그리고 불공정의 원인

에 관한 뛰어난 인식’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도주의 메달 

상’을 하기도 했다.

센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적인 구호단체를 이끌면서 빈곤 퇴치에 앞장서서 

부유한 나라들은 국제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제3세계의 빈곤과 국제적 불

평등을 퇴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통해 제3세계의 빈곤 해

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센은 각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유엔과 세계은행의 ‘인간개발지수’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

다. 그가 작성한 인간개발지수는 국민소득에다가 조기사망률, 기대수명, 문맹, 

의료 혜택, 교육, 영양상태 등 이런저런 항목을 더하고 빼거나 또는 각 항목에 

특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그는 지수 개발로 모든 나라의 분배와 복

지정책에 직간접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지수는 유감스

럽게도 다양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글쓴이  아마르티아 센
옮긴이  정미나
출판사  21세기북스

<자유로서의 발전>

글쓴이  아마르티아 센
옮긴이  김원기
출판사  갈라파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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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돈 이야기 – 우리 아이 첫 경제 책 

지은이 

마틴 젠킨스(글) 

기타무라 사토시(그림) 

옮긴이 고정아   출판사 제제의숲    

발간일 2020년 7월 13일

돈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돈’.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알

기 쉽게 들려주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을 책 속에 담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돈과 

경제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나이에 

돈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돈의 

개념과 경제관념이 바로 잡혀야 올바른 경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법. 이 책은 아

이에게 돈과 경제에 대한 개념을 눈뜨게 하는 첫 번째 책이다. 세상에 아직 돈이 

없던 옛날이야기부터 돈이 어떻게 탄생화게 되었는지, 또 오늘날 다양한 돈의 형

태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함께 발전해 온 돈의 역사를 다양한 예시와 흥미로운 이

야기로 소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최초의 은행은 어

떻게 탄생했는지, 왜 물가가 오르는지 등 기본적인 경제 개념도 예시와 그림으로 

풀어냈다. 인플레이션, 뱅크 런과 같은 어려운 경제 개념의 용어와 헝가리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태와 같은 세계 경제사의 주요 사건들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책의 끝부분에서는 책 속에 나왔던 경제 용어들에 대한 낱말 풀이를 실어서 명확

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마틴 젠킨스는 보전생물학자로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  

모니터링센터에서 10년간 근무하며 환경보호에 관한 글을 

썼다. 출판사에서 멸종 위기 동물 시리즈의 자문을 담당하

기도 했으며 다양한 어린이 정보책을 출간하고 있다.

1장	 세상에 돈이 없던 시절	 2장	 돈은 없지만 물건이 많이 생기다

3장	 셈이 시작되다	 4장	 염소로 물물 교환을 하는 경우

5장	 금속이 등장하다	 6장	 남의 코를 깨문 대가는?

7장	 이자가 생겨나다	 8장	 문자의 뿌리가 돈이라고?

9장	 동전이 탄생하다	 10장	 돈만큼 오래된 세금의 역사

11장	 고대 로마에서 인플레이션이 태어나다

12장	 귀금속의 약탈이 에스파냐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다

13장	 금에 대한 재미난 사실	

14장	 동전이 (잠시) 퇴장하고, 종이가 들어오다

15장	 연기처럼 사라지는 돈

16장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종잡을 수 없는 돈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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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IS’s 
library

세상의 모든 돈이 사라진다면
– 게임머니부터 블록체인까지 전자화폐가 바꿀 미래 

지은이 

복대원, 윤정구 

출판사 다른    

발간일 2020년 5월 29일

전자화폐는 어떤 미래를 만들까?

세상에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전자화폐로 대두되는 새로운 화폐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 특히 우리를 둘러싼 금융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지식을 제공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돕는 [지식 더하기 진로] 시리즈의 4

권이다. 4권에서는 화폐의 발달 과정과 원리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발전한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본다. 화폐의 모습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바뀌어 왔는데 물물교

환으로 시작한 경제활동이 물품화폐, 금속화폐, 종이화폐로 발전되어 왔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화폐가 일상이 되었다. 버스를 타거나 물건을 사고파는 모든 

경제활동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해졌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기존 화폐 체계의 

반대에 서 있는 암호화폐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무엇이 다르고 어떤 원

리로 만들어지는지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설명한다. 또 암호화폐를 움

직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와 적용 분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

술은 다양하게 응용 가능해 이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독자는 핀테크 전문가, 빅데이터 전

문가, 암호화폐 전문가, 블록체인 개발자, 사물인터넷 개발자 등 앞으로 경

험할 미래 사회 직업을 엿보고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식 더하기 진로 시리즈는 <펭귄이 날개로 날 수 있다면 - 생

존의 기술부터 놀라운 진화까지 날개로 읽는 생물학>, <동물원에 동물이 

없다면 - 동물 복지부터 생물 다양성까지 공존을 꿈꾸는 동물원>, <내

가 유전자를 고를 수 있다면 - 인간 복제부터 연명 의료까지 생로병사

로 읽는 인체의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펴내고 있다.

저자 복대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으로 재직 

중이며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장학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 윤정구는 정보화 현장 자문위원으로 에듀

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을 고민하고 이를 학교 선생님들과 

나누고 있다.

02

1장	 지갑 없이 거래하는 세상

2장	 오프라인으로 나온 전자화폐

3장	 국경도 국적도 없는 화폐

4장	 화폐 없는 사회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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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J a n u a r y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재정

경제

국제 경제

02F e b r u a r y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재정

03M a r c h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

경제

국제

08A u g u s t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09S e p t e m b e r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07J u l y

경제 재정

경제

국제

8月 August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경제



 

04A p r i l

2019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05M a y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발표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06J u n e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  2
8584

경제

재정

국제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O c t o b e r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11N o v e m b e r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12D e c e m b e r

2021년 예산 확정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경제

재정

국제

재정

국제

재정

경제

경제

국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정부, 7.14.)

-� �정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선언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도약을 추진

-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 투자를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정부, 7.22.)

-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을 위해 ①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 ②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③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총 16개의 법률(내국세 14개, 관세 2개)을 개정

□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OECD, 8.11.)

- �OECD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 대응 및 경제 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며 향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속·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 ② 적극적 위기대응 정책으로 

성공적인 경제 운영 ③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2020년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1.2% → -0.8%)  

④ 양호한 재정건전성 바탕의 확장재정 등 거시정책 긍정 평가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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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지난 1일 대전 지역사무소를 개소하

고 6일부터 대전 보조사업자 신청교부 실습교육을 

시작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자에게 지역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업무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으나, 지역 농어민, 소

상공인 등 전산 업무를 어려워하는 사용자 계층의 불

편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실습교육 등 지역 사용자

들의 지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

라, 한국재정정보원은 2020년 7월부터 대전(7.1.), 

광주(7.17.), 대구(7.30.) 총 3개 권역에 지역사무소

를 개소하고 상설교육장 실습교육(연 36회, 1.8만명 

규모), 지역 내 IT 취약계층·소상공인 보조사업자 맞

춤형 컨설팅 및 부정수급 현장 점검 지원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한국재정정보원 7월부터 대전, 광주, 

대구에 e나라도움 지역 사용자를 위한 

권역별 지역사무소 개소

한국재정정보원은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

(LAC*)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dBrain의 안정적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지난 6월 세계은행(WB)과의 세

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7월 10일에 진행된 이번 회

의에서는 「코로나19 환경에서의 한국의 재정정보시

스템(FMIS) 운영 경험」이란 주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한국재정정보원, 미주개발은행(IDB)과 

dBrain 경험전수 온라인세미나 개최

 * �LAC(Latin America & The Caribbean): 미주대륙의 북미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미, 카리브 및 남미 국가의 총칭

한국재정정보원은 7월 8일(수) 양재 더케이호텔에

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정보보호 콘퍼런스에

서 ‘정보 유출사고,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공공 

분야 정보보안 강화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사례 발

표에서 2018년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보 보안 강화

를 위해 △보안 First 정책 추진, △현황 분석, △전

략 수립, △과제 추진(물리·관리·기술적 보안) 현황

을 공유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공공분야 

정보보안 강화 우수사례 발표



애 독 자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 이메일 】  narajaejung@kpfis.or.kr
【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  2020. 8. 24.~ 2020. 9. 13.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이야기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온비드라는 용어 매스컴에서 들어보기는 했어도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국가 유휴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국민의 복리 증진 및 편익에도 

기여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된 것 같네요.

dra*********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도로와 철도, 교육 및

문화 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문 제

☆ 퀴즈 정답 

그린 뉴딜

☆ 상품 당첨자 

dra*********@gmail.com
bhp****@gmail.com
ari**@naver.com
cho********@naver.com
joo*****@gmail.com
yjc*******@yahoo.co.kr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티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7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